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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 이슈

미국 뉴딜 정책의 교훈
低성장·高실업률의 늪에서 탈출하기 위해 1930년대 미국은 New Deal이라는 총수요정
책을 사용하여 단기적인 경제회복을 이룩할 수 있었음. 한국판 New Deal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
는① 민자 기업 투자 유치 활성화, ② 중산층 소비력 확보를 위한 구제 및 대출 프로그램 도
입, ③ 재침체기 방지를 위한 신사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요구됨

1. 미국 뉴딜 정책의 의미와 배경

(의미) 뉴딜 정책이란 1930년대에 미국에서 발생한 대공황의 탈출 해법으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 경제의 구제, 회복, 개혁(Relief, Recovery

& Reform) 이라는 목적 하에 실시한 재정 지출 확대 정책을 의미

(배경) 1930년대 초반 미국 경제는 극심한 경기 침체에 빠져 있었음

- 1932년 실질 GNP 증가율은 -13.4%까지 급락하였으며, 1933년 실업률은

23.6% 달할 정도로 美 경제의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었음

- 이에 따라 1933년 루즈벨트 행정부는 극심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고자 구

제·회복 프로그램, 농촌 프로그램, SOC 프로그램을 골자로 한 뉴딜 정책을

실시함

< 미국 대공황기의 주요 경제 동향>
(%)

자료 : U.S. Bureau of the Census, U.S. Department of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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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New Deal 정책의 구성

공황으로 구매력을 상실한 저·중 소득층 및 농민의 실질소득 향상과 대

규모 정부주도형 건설경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총수요를 증대할

목적으로 1933년 미 입법부는 1930년대 GDP의 약 8%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뉴딜 정책을 실시함

- 이의 주요 프로그램은 구제·대출 프로그램(Relief & Loan Program), 농촌

프로그램(Farming Program), SOC 프로그램(SOC Program)으로 구성됨

① 구제·대출 프로그램(Relief & Loan Program) : 1933년∼1939년까지 총예산

의 35.2%를 차지

- (구제 프로그램) 1933년 전체인구의 1/ 3에 달하는 실업자 구제를 위한 이전

지출과 공공 근로사업 프로그램으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실업률과 경기침체가

심한 지역에 투입됨

- (대출 프로그램) 유동성부족을 겪고 있는 은행과 주택융자 상환능력의 한계

를 가진 개인에 대한 정부대출 프로그램임

② 농촌 프로그램(Farming Program): 총예산의 약 13.9%를 차지함

- 농촌 지역 산업화와 저소득층 소작농민에 대한 소득보조 등

③ SOC 프로그램(SOC Program): New Deal 정책의 총 투입 예산 중 가장 큰

비중(51%)을 차지

- 대규모 정부주도형 댐, 州간 고속도로 등의 건설 프로젝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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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New Dea l 정책 세부 프로그램 및 예산 >
(단위; 억 달러, %)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 예 산

구제·대출
프로그램

연방사회보장위원회 (Federal Security Agency, Social
Security Board) 프로그램

5.96

연방주택융자보험 (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Mortgage
Insurance) 프로그램

27.0

주택대부공사 (Home Owners' Loan Corporation) 프로그램 31.0
기타프로그램(예: 공공근로사업 프로그램, 긴급구제청 등) 35.4

소 계 99.0

농촌 프로그램

농업조정국 (Agricultural Adjustment Administration) 7.6

렌탈 및 공제 프로그램(Rental & Benefit Program) 13.1

농림부 (Department of Agriculture) 프로그램 17.6

농촌신용평가국 (Farm Credit Administration) 프로그램 0.7

소 계 39.0

SOC 프로그램

연방대출국 (Federal Loan Agency) 프로그램 44.4

연방노동청 (Federal Works Agency) 프로그램 99.1

소 계 143.5

자료 : The Office of Government Reports .

3. 미국 New Deal 정책의 효과 및 문제점

(정책 효과) 구제 및 SOC 프로그램은 전계층의 가처분소득의 향상을 가

져와 전州의 총수요 증대에 도움을 주어 경제는 회복기에 진입함

- GNP 증가율과 실업률은 점차 회복세로 돌아서 1930년대 동안 약 5.2%의 평

균 성장률을 기록함

- (구제·대출 프로그램의 내수경기진작 효과) 1939년 실질 소비지출은 1929

년보다 평균 63% 이상 증가함

·구제프로그램 : 이는 저소득층, 실업자, 임금노동자의 소득보조금 지급과

공공 일자리 창출에 기인한 것임

·대출프로그램 : 이자율 삭감과 대출금 만기 연장으로 인한 고소득 계층의

가처분소득 증가에 기인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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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 프로그램의 대규모 고용창출 및 지역간 소득이전 효과) 대규모 정부

주도형 건설(댐, 지방고속도로 등)의 발주는 고용창출의 효과 이외에 인접주

(州)간의 경제 인구 이동을 촉발시켜 소비지출의 증가를 가져왔음

·SOC 건설 투자는 투자수혜주(州)에 약 0.09% 및 이웃주(州)에 약 0.12% 소

비증감 효과를 줌

< 구제 , 대출 , SOC 프로그램으로 인한 도소매판매 증가율 추이 >
(단위; %)

자료 :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Foreign and Domestic Commerce .
(문제점) 다양한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빠른 경기회복을 이루었지만 조세

부담 증가, 계층·지역간 소득 불균형은 심화, 제2의 경기침체에 빠지는

문제점을 보임

- (조세 부담 증가) 재정수입의 확보를 위해 연방정부의 조세는 1933년 16억

달러에서 1940년 53억 달러로 세배 이상 증가함

·조세 수입의 급격한 증가는 전반적인 세목(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물세,

초과이윤세)의 조세율 증가로 발생함

- (저소득 계층의 확산 및 지역간 소득 불균형 발생) 연간 소득수준 2,000∼

2,500달러인 고소득층(평균 임금소득은 약 1,500달러임)을 대상으로 한 주택융

자상각프로그램과 농촌프로그램 예산은 실질소비가 높거나 높은 소득수준을

가진 지역에 편중되어 계층·지역간 소득불균형을 초래함

- (사기업 고용창출의 한계) 실업자,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소득보조금 지급

은 이들의 노동 시장 참여 의욕을 제한시켜 사기업의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옴

- (제 2의 침체기) 1937년 과도한 정부지출로 인해 발생한 재정적자의 심각성

을 인식한 루즈벨트 행정부는 재정지출 삭감 실시하였으며, 이로 인해 1938

년 미국 경제는 제2의 침체기에 빠져듦

뉴잉글랜드 중대서양 북동부 북서부 남부 산악 태평양

1933 0.73 0.68 0.60 0.64 0.64 0.58 0.60

1939 1.06 1.02 0.97 0.93 0.84 0.92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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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경제와 미국 경제의 비교 평가

한국 경제는 미국의 대공황 시기와 많은 질적 차이를 보이나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의 여지는 존재함

- 대공황 시절 미국경제는 큰 폭의 마이너스 GNP 증가율과 높은 실업률을 보

인데 반해, 한국 경제는 과거 3∼4년간 5% 내외의 경제성장률과 3% 내외의

실업률을 보임으로써 미국의 대공황기보다는 양호한 경제 실적을 나타냄

< 한국 경제의 주요 경제 지표 추이 >
(%)

자료 :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Foreign and Domestic Commerce .

- 단 한국의 경우 내수 부진이 심화되고 있고 잠재성장률이 저하되고 있어, 내

수부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내수 부진 심화로 소비자전망지수가 하락세를 지속

< 2004 년 8월말 현재 소비경기체감지수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소비자기대지수 98.0 96.3 94.4 99.9 94.8 92.2 89.6 87.0

소비자평가지수 72.6 71.9 68.5 74.9 70.7 67.3 66.2 63.1

자료 : 통계청.

5. 한국판 뉴딜 정책의 구상 평가

(한국판 뉴딜 정책의 구성) 내수경기 부양책으로 정부는 연기금 및 민간

자본 등의 유치를 통한 SOC 투자, 중소기업 지원, 저소득계층을 위한 공

공임대주택건설 등의 총 예산 7∼8조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정책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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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판 뉴딜 정책의 구성 >

사업유형 재원조달 방법

·민자고속도로 및 포장사업 등의 SOC 투자
·중소기업 지원
·아동복지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공공임대주택건설

· 연기금 재원 활용
· 부동산 투자회사 참여
· 사모펀드 발행

자료 : 각 언론사 보도자료.

(기대 효과) 도로·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투자는 단기적으로 고용창출

을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만약 예산이 지방자

치단체로 이전된다면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경제 성장 1%p 상향 목표 달성 가능 예상) GDP의 약 1%(7∼8조 원)에 해

당하는 예산 투입으로 내년도 경제 성장률 1%p 상향 목표 달성이 예상됨

·미국의 경우 1930년대 GDP의 약 8%의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1930년대에

평균 5%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함

- (단기 고용 창출을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 기대) 도로·사회복지시설 등과

같은 SOC 투자는 단기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국토균형발전 실현) 확보된 재원이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된다면 국토균형

발전 계획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이며 지자체간 소득불균형의 폭을 줄 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예상 문제점) 향후 국민연금의 재원 고갈 예상 및 과거 국책 SOC 사업

의 수익성 저하로 인해 국고보조금이 지원된 점으로 보아 연기금 등을

통한 재원 조달은 향후 미래세대의 세부담을 증폭시킬 것으로 판단되고

중산층의 소비 심리 회복에 대한 정책은 미흡함

- (미래 세대의 세부담 증폭) 향후 국민연금의 재원 고갈 예상 및 과거 국책

SOC 사업의 수익성 저하로 인해 국고보조금이 지원된 점으로 보아 연기금등

을 통한 재원 조달은 향후 미래세대의 세부담을 증폭시킬 것으로 판단됨

·2004년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현 민자유치로 건설된 SOC의 민간수익률

(14.34%)은 2003년 기준 국공채(4.76%)·회사채(5.43%) 수익률보다 크나 이

수익률의 상당부분이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하에 정부의 국고보조금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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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산층의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대책은 미흡) 중산층의 가계 빚 증감으로

인해 실질 구매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임. 따라서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 증대

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됨

·2004년 1/ 4∼2/ 4분기까지 명목 GDP에서 가계부문 금융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3.4%로 가구당 빚의 규모는 약 3,000만 원 정도임

·2004년 1/ 4∼2/ 4분기까지 주택담보 대출이 늘어나면서 은행의 가계대출은

약 6조 3,000억 원 증가함

- (재침체기에 빠질 가능성 존재) 재정지출의 과다로 인해 재침체기로 빠질

가능성 존재

(정책 대안) 연기금 사용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미래 세대의 세부담 완

화를 위해 민자 기업에 대한 법인·부가세 인하와 같은 세제혜택, 중산층

의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해 주택융자상각 프로그램과 같은 구제프로그램

도입, 장기성장 동력인 신사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 필요

- (민자 유치 활성화) 미래 세대의 세부담을 증폭시킬 수 있는 연기금 사용보

다 민자기업에 대한 법인세·부가세 인하와 같은 각종 세제혜택 제공이 필요

- (구제·대출 프로그램의 도입)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선 중소득계층의

소비심리 회복이 시급함으로 이들의 실질소득 향상을 위한 구제·대출 프로

그램의 도입이 필요함

·주택융자상각프로그램 : 대공황 시절 미 정부는 유동성 위기에 처한 주택

소유자에게 저리의 대환대출 및 대출만기연장을 통해 중소득계층의 실질소

득을 증가시켜 내수경기 활성화를 이루었음

- (재침체기 방지를 위한 신사업분야에 대한 정책 수립 필요)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인 IT, BT, NT 등과 같은 신사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 수립 필요

·신사업 분야에 대한 공장총량제와 같은 규제완화, 고수익 신형 펀드 설립

등과 같은 지원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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